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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확정
-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본격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- 

-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할 예정 - 

 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

4.13.(월)「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」을 확정했다. 「2026년 

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

「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(2024-2028)」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

과제를 담은 것으로,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

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.

  ※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상 5대 목표: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, ②동포

사회와의 연대강화, ③▴재외동포 정체성 함양,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, 

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

  정부는 올해 △재외동포 DB 구축, △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, 

△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

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. 또한 △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

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△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, △동포사회와의 

쌍방향 소통·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

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

이행할 계획이다.

 

  아울러,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, △재외한국어 교육 

범정부 협력체계 구축, △체계적 한글학교 지원, △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

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. 이와 

함께,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들의 실질적 참정권 



보장을 위한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하고,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

동포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동포사회 요청에 적극 

대응해 나가고자 한다. 

 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

데 중요한 동포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△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의 인식 

개선을 통해 귀환 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, 

△국내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동포청년 인재를 적극 유치해나가고자 한다. 

아울러 △K-브랜드를 활용한 한상경제권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, △한반도 

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재외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

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 

  정부는 2026년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의 이행 원년으로 삼고 

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

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. 또한 

정책대상자인 동포들의 목소리가 시행계획 이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

동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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